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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n 2022년 여름, 전 세계를 강타한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해 연일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위기

가 도래하였음을 다시 한번 인지 

∙ 유럽 주요 도시의 기반 시설이나 제도·정책은 기후변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여 지구온난

화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피해가 더 확대(한국경제 2022)

- 포르투갈 7월 기상관측 사상 신기록인 47℃, 스페인 46~47℃, 영국 40℃ 기록하였으며 

3개월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스페인 약 4천 명, 포르투갈 1천 명 이상, 영국 3,200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보고됨

∙ 올해 우리나라의 폭염은 유럽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바 있음

- 2018년 8월 1일 기준, 서울 39.6℃, 강원도 홍천 41℃, 수원 39.3℃를 기록하였으며 

인명피해 중 온열질환자는 4,526명, 사망자는 48명 발생(질병관리청 2018)

n 집중호우와 태풍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많으며, 폭염 피해는 다른 재난과 달리 단기

적인 물리적 피해보다 장기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2016~2020년까지 5년간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50명, 태풍은 28명(국민재난안전포털 

2022)으로 기록된 반면, 폭염 사망자는 346명으로 압도적이며(행정안전부 2020), 폭염

은 오랜 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전력·수도·교통시설 등에 간접 피해를 발생시킴

n 폭염은 특성상 인공지표(人工地表)가 많은 도시지역에 집중되며 도시 중심부는 도시열섬 효과로 

인해 교외지역보다 폭염에 더욱 취약함(이명진 2020)

∙ 일부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교외지역보다 약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염

으로 인한 피해는 도시지역이 교외지역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권용석 

외 2017)

∙ 유엔환경계획(UNEP 2022)에서는 2050년에 전 세계적으로 도시인구 16억 명이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의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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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매년 정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대책이 

흩어져 있고 연계가 미흡하며 단기적이고 일률적임

∙ 우리나라는 매년 부처별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대처 상황을 20개 중앙부처, 17개 시·도

와 공유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 개별부처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니 획일화된 대응 방식으로 인해 기후변화나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중장기적 폭염대책 마련이 미흡함(하종식 외 2014; 배재현 2021)

n 또한, 폭염대책을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장기적 폭염대책이 미흡한 실정

∙ 재정역량이나 여건으로 인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과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 관심도에 따라 우선 과제가 변경되는 등 계획 실행의 한계가 존재

- 무더위쉼터는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에 따라 100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100명

당 무더위쉼터 수는 경상남도 내 행정동 간 최대 43.6배 차이가 나타남(이언상 외 2018)

∙ 폭염 관련 대책이 주로 단기적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별 특성과 

기후변화 추세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에 한계가 존재

n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대응 정책이 중장기적 대책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폭염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2018년 폭염이 법적으로 자연 재난에 포함된 후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은 행정안전부 중

심의 ‘폭염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8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세부시행계획인 환경부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됨

- 행정안전부의 ‘폭염 종합대책’은 부처별 추진사항 점검 등 피해 예방과 관련한 단기적 

대책인 반면에 환경부의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1)은 지자체별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

하여 5년 단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중장기적 폭염대책에 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함

∙ 단기적, 일률적인 폭염 대응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ㅠ한 중장기적 폭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음

1)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종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으로 수립해왔으며 이 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별로 수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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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의 목적

∙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폭염 발생 현황과 지자체별 폭염대책 특성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에 따라 높아질 향후 폭염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폭염대

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상의 폭염대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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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폭염 발생 및 대책 현황

 

1) 우리나라의 폭염 발생 현황과 특성

n 1990~2021년까지 우리나라는 일최고기온과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일최고기온 33℃ 이상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폭염발생일수는 2010년대에 평균 약 9.0일 

증가했으며, 폭염이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2018년의 폭염발생일수는 31일로 나타남

∙ 지난 32년간 일최고기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 3년간(2016~2018년) 연속으

로 39℃ 이상 최고기온을 기록함

 

 그림 1  연도별(1990~2021년) 폭염발생일 및 최고기온

 주: 1993년은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 모두 0일임.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2022년 12월 1일 검색) 자료를 활용한 저자 작성.

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고탄소 시나리오 기반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폭염일수

는 현재 7.8일에서 세기말 최대 86.4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기상청 보도자료 2021)

∙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 따르면 폭염일수는 현재(2000~2019년) 대비 2081~2100년

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권의 폭염일수는 82.9일, 수도권과 충청권은 86.4일, 89.1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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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재 대비 폭염일수가 +70.9~+80.4일 증가

할 것으로 예측

∙ 겨울은 3개월 미만으로 짧아지고 여름은 6개월간 지속되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됨

n 폭염 발생에 따른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대습도가 

높거나 일조시간이 긴 경우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채여라 외 2022)

∙ 33℃ 이상에서 최고기온이 1℃ 증가할 때마다 폭염발생일수당 온열질환자 수가 약 1.5배 

증가하고 최고기온 34~37℃ 구간에서는 평균 12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

∙ 최고기온 36℃에서는 총 2,55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최고기온 39℃인 날에는 

지자체별로 하루 평균 1.1~2.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함

∙ 최고기온이 같더라도 상대습도가 높거나 일조시간이 긴 경우 하루 평균 각각 약 34.3명, 

약 28.5명 더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고기온(℃)

 그림 2  최고기온 대비 폭염발생일당 온열질환자 수 

주: 2012~2021년 동안 매해 5월 20일~9월 30일까지의 162개 시군구별 1도 단위 최고기온의 발생일수에 따른 온열질환자 

수의 합(좌), 최고기온 발생일수당 온열질환자 수 합산(우).

출처: 채여라 외 2022, 8의 그림을 인용함.

n 도시에서는 폭염과 도시열섬 강도(Urban Heat Island Intensity: UHII) 간의 시너지(synergy)가 발생함 

∙ 폭염은 50개 미국 도시의 도시열섬 강도를 평균 0.4~0.6℃ 더 높였으며(Zhao et al. 

2018), 2016년에 발생한 폭염은 뉴욕, 워싱턴 D.C, 볼티모어의 도시열섬 강도를 1~2℃

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남(Ramamurthy and Bou-Zeid 2017) 

∙ 도시의 지리적 위치와 기후 특성에 따라서 폭염이 도시열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

나 대체로 도시열섬 강도를 0.8~3.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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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가 특성

Unger et al.

(2020) 

폭염 시 UHI 강도가 최대 3배(약 1~3℃)까지 

강화될 수 있음
헝가리, 세게드 내륙도시

Founda and 

Santamouris

(2017) 

2016년 여름 아테네의 폭염이 UHI 강도를 최대 

3.5℃까지 상승시킴
그리스, 아테네 해안도시

Ao et al.

(2019)

 2013년과 2018년 사이 발생한 폭염은 UHI를 

상승시켰으나 0.8°C로 미미함
중국, 상하이 해안도시

출처: 저자 작성.

 표 1   폭염과 도시열섬 강도 관계 

n 즉, 도시의 폭염은 여름철의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해 가중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도시열섬은 인공지표에 흡수되었던 열 방출과 냉방, 자동차 등에 따른 인공열이 확산되지 

못하고 도시 내 갇혀 교외지역에 비해 높은 기온이 유지되는 현상임

n 도시지역은 여름철 내내 폭염 발생에 따른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고 비도시지

역은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날에만 피해가 급증하는 특성을 보임(김도우 외 2014)

∙ 비도시지역과 달리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에서도 인명피해

가 발생하였고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일에 대한 일최고기온 중앙값은 도시지역(31.7℃)이 

농촌지역(33.0℃)에 비해 1.3℃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의 경우 31℃부터 온열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도시지역은 29℃

부터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임계기온이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n 이전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평균과 대비하여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기준 온열질환자 평균 증가율은 특·광역시(269%)가 도 지역(205%)보다 높았음(박성우 외 

2019)

∙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이 평균 84명에서 2018년 616명(△ 633%)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

가하였고 다음으로 인천이 평균 44명에서 2018년 258명(△ 486%)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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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지역별 온열질환자 수 및 2013~2017년 평균 대비 2018년 증가율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를 활용한 저자 작성. 

 

n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피해 발생은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냉방시설에 대한 접

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12~2020년)에 따르면 시·구 지역의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30.9%), 실외 길가(12.8%), 실외 논·밭(11.7%) 순으로 나타났고 

군 지역은 실외 논·밭(31.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9년간 온열질환자는 1만 4,929명 발생하였고 시·구 지역에서 1만 2,378명(82.9%), 군 

지역에서 2,551명(17.1%)이 발생했음

-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 중에서 실내 집에서 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42명)

와 영등포구(28명)이며, 길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은 강릉시(34명), 의정부시(33명), 

대구광역시(30명) 순으로 나타남

- 총 추정 사망자는 137명이며 온열질환자 추정 사망자 발생 장소 중 논·밭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길가 20명, 실외 작업장 15명, 주거지 주변 13명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 

발생은 12~17시간대가 주였음

n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피해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 상대적으로 임계온도가 낮은 도시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 실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지속과 녹지율 증대 등의 중장기적 대책 강화가 요구됨  

∙ 반면에 비도시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됨에도 야외 노동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가 집중

되는 특징을 보이므로 폭염특보의 효과적인 전달 및 폭염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인식 제고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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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염 종합대책 현황

n 2018년 극심했던 폭염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을 개정(2018. 9.)하

여 자연 재난의 유형에 폭염을 포함

∙ 재난안전법은 재난 유형과 심각 수준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취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

n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한 이후, 정부 및 관계 중앙부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매년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종합대책’2)을 마련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폭염 종합대책’을 총괄함과 동시에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등 국민

체감형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폭염대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2017부터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폭염 저감을 위한 

쿨루프, 단열창호,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을 추진함(환경부 보도자료 2022)

∙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 및 건설현장 관리 위주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특보 발령을 하고 있음

 그림 4  환경부 폭염 대응 구조적 대책 예시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2의 그림을 인용.

n ‘폭염 종합대책’은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부처에 따라서 폭염대책이 반복되거

나 상황에 따라 변화해 옴(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 ‘폭염 종합대책’의 주요 사항은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임

2) 대책명은 초기 관계부처합동 폭염대응 종합대책(2012년~2016년)을 시작으로 범정부 폭염대책(2017년~2018년), 폭염 종합대

책(2019년~) 순으로 변화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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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방지대책으로 무더위쉼터를 임시휴관하고 비

대면 방식의 취약계층 관리를 권장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

∙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이후에는 공간적 대책으로써 기존 무더위쉼터를 재가동하고 그늘

막 설치, 쿨링포그 설치, 도로 살수, 도시 숲 조성사업 등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2022년 4월 기준,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은 실내 5만 2,589개소, 야외 6,946개소임

구분 2014년 2016년 2020년

행정

안전부

·폭염 종합대책 수립 총괄 및 상
황관리체계 운영

·폭염 대비 현장밀착형 응급구급
체계 운영

·폭염종합대책 수립 총괄, 폭염
특보 및 행동요령 홍보

·폭염 대비 현장 밀착형 응급구
급체계 운영 및 병원 현황 관리 
공유

·GIS 등을 통한 폭염정보 총괄
관리 및 지원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대비 국민 
체감형 지원사업 추진

·열분포도를 활용한 폭염 취약지
역 분석지도 제작 배포

국토

교통부
·기차·지하철·고속철 등 시설물 
안전 대책 마련

·기차․지하철․고속철 등 시설물 
안전 대책 마련

·폭염대비 고속도로·철도 폭염
피해 예방대책 추진

·옥외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이 
심한 시간대 작업중지 권고

환경부 - -
·도시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해 도
로살수장치 등 폭염대응사업 
추진

기상청
·폭염특보 발표 및 기상감시·분
석·상황 등 정보 전파

·폭염특보 발표 및 기상감시․분
석․상황 등 정보 전파

·폭염특보 기준 개선을 통한 기
후변화 체감도 향상

보건

복지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기
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고용

노동부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
리, 교육·홍보 및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지도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홍보

-

산림청 - -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 등 추진

출처: 보건복지부 2014, 13의 표;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20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를 재정리하여 저자 작성.

 표 2   부처별 폭염대책 변화 

n 한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은 2008년 ‘국가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2010년 10월 최초 수립되었음

∙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

하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고자 수립함(관계부처 합동 2020) 

- 2022년 기준, 제3차(2021~2025년)3)까지 수립되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

3)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년)은 2010년에 수립하였고,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년)은 2015

년,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은 2020년에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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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현’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및 목표 이행과제 

등을 제시하는 적응 분야의 최상위 대책임(환경부 정책브리핑 2020)

- 폭염에 대한 지역별 취약성 개선을 위한 단위 기술 적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n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광역시도는 3차, 기초지자

체는 2차까지 수립했음4) 

∙ 환경부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 시스템(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EP)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를 활용하여 폭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하고 있음 

구분 폭염 종합대책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수립주기 1년 단위 5년 단위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환경부

특징

여름철 집중홍보기간 운영, 예찰활동, 

방문건강관리,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정보전달 등 현안 대응 중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문별·지역별 

중장기적 폭염대책 포함 

공통점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 조기경보 및 건강 감시체계 운영 등 정보공유체계 

운영, 대국민 홍보 등 대응과제 공통 포함

출처: 채수미 외 2020. 

 표 3  국가 폭염대책 비교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지자체별로 수립연도의 차이가 있으며 기초지자체에서 1차는 2013년, 2차는 2018~2022

년까지 다양하며 광역시도에서 1차는 2012년, 2차는 2016년이며 3차는 2022년에 대체로 수립됐음.





17

국
토
연
구
원

지
자
체
별
 폭
염
대
책
 특
성
 분
석

03 지자체별 폭염대책 특성 분석

1) 지자체 폭염대책 수립 현황

n 지자체별 폭염대책 수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기후위기정보포털5)에서 제공하는 ‘기

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시·군 수준에서 전수조사함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는 지역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립한 부문별 

세부시행계획과 세부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이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

업명, 사업유형, 계획목표, 사업 성격, 예산 등을 분석자료로 정리함

∙ 자료는 특·광역시와 시·군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축하였으며, 광역은 제3차6), 기

초지자체는 제2차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각각 활용했음

- 특·광역시는 구 단위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미수립 지역이 많아  특·광역시의 경

우 하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세부시행계획 자료를 

활용함

n 지자체 161곳(9개 특·광역시·자치시·도, 152개 시·군)의 자료를 수집한 결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

부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6곳, 미수립 27곳, 수립했으나 폭염대책이 없는 지역은 8곳으

로 나타남

∙ 특·광역시에서는 2곳7), 시·군 지역은 25곳이 미수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 지역에

서 5곳, 군 지역에서 3곳이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폭염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특·광역시의 수립한 목표연도는 2022~2026년으로 같았으나, 기초지자체의 목표

연도는 수립한 해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목표연도는 2021~2025년이 7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군 27곳에서는 새로운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5) https://kaccc.kei.re.kr (2022년 11월 8일 검색).

6) 광역 세부시행계획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2차까지 수립되었으나 목표연도가 2020~2024년으로 다른 광역시도 목표연도

(2022~2026년)와 큰 차이가 없어 사용하였음.

7) 광역시도는 제3차까지 수립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2017~2021년)까지만 수립되어 타 지자체와의 

목표연도 차이로 분석에서 미수립지역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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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간 세부시행계획의 목표연도 불일치가 나타났으며 시·도와의 정합성이 고려된 기

초지자체는 5곳에 불과함

구분 특·광역시 시 군 계(161곳)

수립 7 63 57 126

미수립 2 8 17 27

폭염대책 없음 0 5 3 8

주: 미수립은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보고서가, 기초지자체의 경우 제2차 보고서가 없는 지역이며 폭염대책 없음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폭염대책이 없는 지역임.

출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저자 작성.

 표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현황

 

구분 특·광역시 시 군 계 127곳

2018~2022년 - - 1 1

2019~2023년 - 17 9 26

2020~2024년 1 13 10 24

2021~2025년 - 35 37 72

2022~2026년 6 2 3 11

출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저자 작성.

 표 5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목표연도 현황

n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 폭염대책의 부문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건강, 농업/

축산, 산림/생태계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세부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폭염과 관련한 총 세부사업 수는 630개로 확인됐으며 건강 부문이 57.8%(364개)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축산 부문 13%(82개), 산림/생태계 부문 12.1%(76개)를 차지함

∙ 지역별로 부문을 나누는 기준은 다르지만, 지자체 161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폭염 관련 

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의 부문은 11개로 나타남

- 부문을 나누는 기준에 감시·예측, 교육·홍보 등 사업의 성격에 가까운 항목들이 포함되

어 있고, 구분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사업 부문을 나누는 기준과 정의가 통일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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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부문별 폭염대책 관련 세부사업 비율 

출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저자 작성.

n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은 사업의 지속 또는 여건에 따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을 5가지 

유형(기존, 기존보완, 기존확대, 신규(기존), 신규(발굴))을 구분하고 있음

∙ 세부시행계획에서 630개 사업 중 제1차 세부시행계획에서부터 사업이 유지된 비율은 약 

54.3%(342개), 새롭게 시작된 사업의 비율은 약 45.7%(288개)로 조사됨

∙ 과제 유형은 신규(기존)가 26%(206개)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26%(166개), 기존보완 

16%(101개)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과제 유형별 비율 

출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저자 작성.

유형 세부설명

기존 Ÿ 제1차 대책에서 운영된 사업으로 제2차까지 계속 시행되는 사업

기존확대
Ÿ 제1차 대책에서 운영된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기존보다 확장, 증가 및 추가되어 

추진되는 사업

기존보완
Ÿ 제1차에서 운영된 사업으로 여건변화 및 종합분석·진단 결과(취약성, 리스크 평가)

를 바탕으로 내용적으로 변경하여 추진되는 사업

신규(기존)
Ÿ 제1차 대책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제1차에서 신규 발생하여 추진 중이 사업으

로 2차 대책에 반영된 사업

신규(발굴) Ÿ 제2차 대책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출처: 무안군 2021, 285의 표를 인용.

 표 6  과제 유형별 세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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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총 630개의 세부사업은 구조적·비구조적·사회적 대책으로 구분되며, 구조적 대책은 3개, 비

구조적 대책은 7개, 사회적 대책은 5개의 하위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구조적 대책은 시설 설치·조성·정비 등이 있고 비구조적 대책은 재원 투자 및 지원, 모니

터링 등이 있으며 사회적 대책은 협력, 교육 및 홍보, 가이드라인 등이 있음  

-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은 중복·선택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성격으로 분류

된 사업은 630개 중 206개로 나타남8)

∙ 630개 사업 중 중복·포함된 사업 성격 수는 총 901개이고 구조적 대책이 348개, 비구조

적 대책이 381개, 사회적 대책이 172개로 조사됨

∙ 대책별 세부 항목에서 구조적 대책은 시설 설치·조성이 76%(264개)로 대부분 차지했고, 

비구조적 대책에서는 재원 투자 및 지원이 45%(171개)로 가장 높았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

리 등 서비스가 32%(122개)를 차지했음

- 구조적 대책으로는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쿨링포그, 도시공원 조성, 도심 녹지 네트워

크 구축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은 안전취약계층, 동물 및 농작물과 같이 관리 대상

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건강 돌봄 서비스, 물품 지원 등이 있음

∙ 사회적 대책은 교육 및 홍보가 41%(71개), 협력/네트워크가 33%(57개)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사회적 대책으로는 홍보 강화, 의료 감시체계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등이 있음

 

 그림 7  구조적, 비구조적, 사회적 대책(사업 성격)의 세부 항목별 개수

출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저자 작성.

8) 사업 성격이 2개 중복인 사업 수는 141개, 3개 중복인 사업 수는 65개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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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문별 폭염대책을 사업 성격별로 구분한 결과, 관련 사업이 많은 순으로 건강 부문(364개)과 

농업/축산(82개)은 비구조적 대책이 더 많았으며, 산림/생태계(76개), 재난/재해(59개)는 구조

적 대책 비율이 높았음

∙ 사업 수가 많은 상위 4개 부문에서 사회적 대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 이하로 상대적으

로 협력이나 제도적 측면의 대책 수립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그림 8  부문별 사업 성격 비율

출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저자 작성.

2) 지역별 폭염 발생 및 대책 특성 비교  

n 우선 지자체 폭염대책 수립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의 폭염발생일수와 온

열질환자 수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함 

∙ 폭염발생일수는 최근 2021~2022년9)에 발생한 폭염발생일수를 연평균하여 사용

- 폭염 발생일 수는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에서 제공하는 날씨 이슈별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2019년부터 전국 162개 시·군 지점 자료를 제공함

- 온열질환자 수 자료와의 기간을 맞추고자 최근 2년 자료만 활용 

∙ 온열질환자 수는 최근 2021~2022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와 추정사망자 수를 합하여 

사용 

9) 온열질환자 수 자료와의 시간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최근 2년 자료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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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자 수는 질병관리청에서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를 통해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음

∙ 폭염대책 현황은 폭염 관련 사업 수와 예산을 활용하였으며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역량을 

고려하고자 재정자립도도 함께 고려함 

- 예산은 계획예산으로 목표연도 동안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의미

n 지역별 폭염대책 특성을 비교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에서 발표한 도시권역

을 적용하여 161개 시군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표준화된 국제 기준에 맞춰 도시와 농촌을 인구 기준으로 구

분했으며 3단계를 거쳐 도시권역을 최종적으로 정립함

- 1단계에서는 인구 1,500명 이상인 1㎢ 면적의 공간들이 서로 이어져 총인구가 5만 이상

을 이루는 공간을 도심 구역, 인구 300명 이상인 1㎢ 면적의 공간들이 서로 이어져 총인

구 5천 명 이상인 경우를 도시 구역으로 구분하고 이외는 농촌구역으로 구분함

- 2단계에서는 행정구역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행정구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도심 

구역에 모여 사는 곳을 도시로, 농촌구역에 인구가 50% 이상인 경우를 농촌으로 구분함

- 마지막으로 도시의 기능을 기준으로 특정 도시의 주변 지역 중 인구의 15% 이상이 해당 

도시로 통근하는 지역까지 포괄한 범위를 최종 도시권역으로 정함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권역을 바탕으로 도시지역은 총 53곳이 분류됐으며 나머지 

지역은 농촌(108곳)으로 구분됨

∙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도시지역에는 군, 농촌지역에는 시가 포함되었음

n 지역별 폭염발생일수와 온열질환자 수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폭염발생일수가 21.5일 이

상인 지역은 남부지방에 주로 분포했으나 이 지역들은 온열질환자 수가 8명 이하인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폭염 발생일이 15일 이하인 대도시 지역

에서 온열질환자 수가 37명 이상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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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시군 폭염발생일수(좌) 및 온열질환자 수(우) 공간적 분포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및 질병관리청 자료를 활용한 저자 작성.

n 분류한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최근 2년간 폭염발생일수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평균 2.7일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열질환자 수는 도시에서 평균 25.7명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에서 발생한 폭염발생일수는 평균 20.5일, 농촌은 17.8일로 나타남

∙ 온열질환자 수는 도시에서 평균 35.7명, 농촌은 평균 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도시와 농촌의 폭염발생일수(좌) 및 온열질환자 수(우) Box plot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및 질병관리청 자료를 활용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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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분석 결과, 도시지역에서 폭염대책을 위한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는 농촌에 비해 폭염대책을 적극적으로 계획했으며 평균적으로 폭염 관련 사업을 

2.7개 더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은 평균 6.8개의 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4.1개의 사업을 수

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지역의 경우 진주시, 청주시, 창원시, 전주시와 같이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

에서 폭염 관련 사업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지역은 폭염 관련 사업예산 높게 

계획된 지역의 온열질환자 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n 도시는 농촌에 비해 폭염대책 사업예산(5년간)을 약 4배 더 많이 계획함

∙ 도시는 5년간 평균 37,335.5백만 원, 농촌은 평균 9,736.9백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27,598.6백만 원의 예산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도시지역의 사업 중 최대 사업예산은 5년간 192,844백만 원, 농촌은 83,643.5백만 원

으로 가장 많은 사업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지역 간에는 약 110억 원 차이를 보임 

n 도시와 농촌의 폭염대책 사업수와 사업예산 격차는 지역적 여건에 따른 재정자립도(GRDP)의 

차이로 보임

∙ 41곳 도시의 GRDP는 평균 33.0%인데 반해 농촌(85곳)은 13.2%로 약 20%의 차이가 나

타남

∙ 도시지역 중 최대 GRDP는 62.2%이고 농촌지역 중 최대 GRDP는 56.9%로 5.3% 차이를 

보였으며 최소 GRDP도 도시지역이 7.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형 항목 사업 수(개) 예산(5년, 백만 원) 2022년 GRDP(%)

도시

(41곳)

평균 6.8 37,335.5 33.0

최대 17 192,844 62.2

최소 1 45 13.9

농촌

(85곳)

평균 4.1 9,736.9 13.2

최대 18 83,643.5 56.9

최소 1 0 6

출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및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7  도시와 농촌의 폭염대책 수립 현황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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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폭염대책 특성 비교  

n 앞서 구축한 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상의 폭염대책 현황으로부터 사업예

산(5년간, 백만 원) 대비 사업 수와 온열질환자 수를 사분면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함

∙ 사분면의 x축은 지역별 폭염 사업예산, y축은 폭염 관련 사업 수, 버블의 크기는 온열질환

자 수의 규모를 보여줌

- 총 126개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수와 사업예산의 평균값(사업 수 5개, 사업예산 17,890.6백

만 원)을 중심으로 사분면을 구분함

∙ 지자체별 폭염 관련 사업예산 및 사업 수를 통해 지자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1사분면(적극적 대책형)은 사업 수 대비 예산도 풍부하여 폭염 대응에 적극적인 지역

- 2사분면(단기 대책형)은 사업 수는 많으나 예산이 적어 단기적 대책 위주의 지역

- 3사분면(소극적 대책형)은 사업 수와 예산이 모두 적은 지역으로 폭염 대응에 소극적인 

지역

- 4사분면(중장기 대책형)은 사업 수는 적으나 예산이 큰 사업이 추진되어 중장기 대책 위주

인 지역 

∙ 즉, 사업예산과 사업수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폭염대책 수립에 적극적인 지자체로 볼 수 

있으며, 온열질환자 수가 많은(버블크기가 큰) 지자체가 1사분면에 분포할 경우 해당 지자

체는 폭염 피해를 인지하고 대책 수립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11  사분면을 활용한 사업예산 대비 사업수에 따른 지자체 폭염대책 유형 구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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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분면은 각각의 평균값(사업 수 5개, 사업예산 17,890.6백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했으며 앞서 분석한 

지역특성 간 차이를 함께 보여주고자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함

 그림 12  지역별 폭염 관련 사업예산 대비 사업수 분포(버블크기: 온열질환자 수)

주: 그림 내 버블의 분포가 밀집하여 일부 지역만 표시하였음.10)

출처: 저자 작성.

n 폭염대책 유형별 분석 결과, 적극적 대책형(1사분면)은 폭염대책 수립에 적극적인 도시들로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높은 지자체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미만의 춘천시, 김포시, 순천

시 등이 지자체 21곳이 해당함

∙ 1사분면에 분포한 지자체는 폭염발생일(평균 18.7일) 대비 온열질환자 발생(평균 30.3명)이 

많으며 폭염에 대응하고자 많은 사업과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30명)를 제외하고 1사분면에 분포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2년간 5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김포시의 경우 2년간 폭염 발생이 없음에도 온열

질환자가 10명 발생함

∙ 1사분면 지역은 평균 9.7개의 폭염 대응 사업을 계획하였고, 예산은 평균 62,312.8백만 

원으로 조사됨

- 청주시가 17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강원도 춘천시가 

10) OECD 기준에 따른 도시와 농촌 구분으로 인해 도시에는 군, 농촌에는 시가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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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44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구 10만 미만인 지역으로는 음성군, 순창군, 산청군이 1사분면에 분포하고 이 지역들은 

온열질환자 수 대비하여 많은 사업 수와 예산을 계획함

- 대표적으로 인구 4만 미만의 산청군은 온열질환자 수가 1명 발생했으나, 7개의 사업과 

83,643.5백만 원의 예산을 계획함 

n 단기 대책형(2사분면)은 사업수 대비 예산이 적으며 평균 폭염 발생이 4개 유형 중 가장 많으나 

온열질환자 발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 폭염발생일수는 평균 20.5일로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온열질환자 수는 평균 18.1

명으로 적극적 대책형 지자체에 비해 22.2명 적음

- 인구 40만 이상의 구미시, 포항시, 김해시, 의정부시, 광주광역시는 2년간 약 30명 이상

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음

- 대체로 군 지역들은 평균인 18.1명보다 적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음

∙ 단기 대책형은 지자체 25곳이 해당했으며 적은 예산의 사업 위주로 계획한 것으로 보임

-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구미시, 김해시 등이 포함되며 사업 수는 평균 7.9개이며 예산

은 평균 9,725.3백만 원임

- 김천시는 폭염발생일수가 평균 34.5일로 폭염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속하며 사업 수

는 18개로 가장 많았으나 예산은 13,610백만 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음

n 소극적 대책형(3사분면)은 사업 수와 예산 모두 적었으며 폭염 대응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분포

하였음

∙ 소극적 대책형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분포하는 유형으로 총 64곳이 해당했으며, 사업 수

는 평균 2.6개, 예산은 평균 3,978.8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음  

- 도시는 남양주시, 과천시, 광주시 등 경기도 내 9곳의 지자체가 분포했으며 나머지 55곳

은 농촌이었음  

∙ 폭염발생일은 평균 18일이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2년간 평균 9.7명으로 

나타나 4개 대책유형 중에서 폭염발생일과 온열질환자 수가 가장 적은 유형에 속함

- 한편, 이천시와 거제시에서 각각 31명, 43명의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나 사업 수

는 3건, 4건이었으며 예산은 195백만 원, 640백만 원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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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중장기 대책형(4사분면)은 사업 수는 적으나 예산이 많이 드는 중장기적 폭염대책 사업들을 계획

에 반영한 지자체가 분포함

∙ 중장기 대책 유형에 속한 지역들의 폭염발생일은 평균 19.3일이었으며 온열질환자 수는 

평균 29.3명으로 적극적 대책형과 폭염 특성이 비슷함 

∙ 사업 수는 평균 3.7개이며 예산은 평균 36,937.6백만 원으로 사업 수에 비해 매우 큰 예산

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남

- 단기 대책형과 비교하더라도 사업 수는 평균 4.2개가 적으나 예산은 평균 27,212.3백

만 원 더 많았음

∙ 중장기 대책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16곳이었으며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

치시, 진주시, 화성시가 있음

- 위 4곳의 지자체는 온열질환자가 2년간 40명 이상 발생한 지자체이며 피해 규모에 비해 

사업 수는 1~4개로 적으나 예산은 평균 65,665.5백만 원으로 나타남

- 진주시는 사업 수가 1개, 예산은 161,640백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천광역시는 

16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사업 수는 4개로 조사됨 

n 대책 유형별 재정자립도는 중장기 대책형이 평균 2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적극적 

대책형(평균 27.7%), 단기 대책형(평균 19.9%), 소극적 대책형(평균 14.6%)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많은 사업을 계획하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폭염 피해가 높은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폭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재정적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정자립도가 높은 만큼 폭염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에도 대체로 적극적인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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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항목 폭염발생일 온열질환자 수(명) 사업수(개) 예산(5년, 백만 원)
2022년 

GRDP(%)

적극적 
대책형
(21곳)

평균 18.7 30.3 9.7 62,312.8 27.7

최대 40 99 17 198,244 48.7

최소 0 1 6 18,260 7.7

단기 
대책형
(25곳)

평균 20.5 18.1 7.9 9,725.3 19.9

최대 41 53 18 17,130 41.1

최소 0 3 6 542 7.1

소극적
대책형
(64곳)

평균 18 9.7 2.6 3,978.8 14.6

최대 36 43 5 16,350 44.6

최소 0 0 1 0 6

중장기 
대책형
(16곳)

평균 19.3 29.3 3.7 36,937.6 28.8

최대 36 166 5 161,640 62.2

최소 3 3 1 18,230 8.2

출처: 기상청; 질병관리청;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8  대책 유형별 폭염발생 특성 및 대책수립 현황 

n 폭염 관련 대책은 폭염과 도시열섬으로 구분되어 수립되며, 폭염 관련 사업은 단기적, 도시열

섬 관련 사업은 중장기적 성격을 보임 

∙ 지자체 사업 630개 중 534개(84.8%)가 폭염 관련 대책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열섬 관련 

대책은 57개에 불과하였음

∙ 사분면을 활용해 구분한 대책 유형별로 폭염 및 도시열섬 관련 사업을 조사한 결과, 관련 

사업 수는 적극적 대책형 > 단기 대책형 > 중장기 대책형 > 소극적 대책형 순으로 나타남

- 폭염과 관련한 사업은 적극적 대책형에서 110개로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 대책형이 16

개로 가장 적었음

- 도시열섬 관련한 사업은 적극적 대책형이 31개, 소극적 대책형이 1개로 조사됨 

∙ 하지만 사업 수당 예산을 나누어보면 도시열섬 관련 대책 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중장기적 성격을 보임  

- 폭염대책에 비해 도시열섬 대책은 적극적 대책 유형에서 사업당 5,782.6백만 원, 중장

기 대책 유형에서 사업당 21,418.5백만 원의 예산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열섬 관련 대책은 주로 도시숲, 공원 등 녹지조성 등으로 넓은 공간을 사업 대상으로 

하며, 도시 전반의 기온을 낮추는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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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대책 유형별 폭염 및 도시열섬 관련 사업수 및 사업당 예산

출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n 또한, 4가지 대책 유형이 어느 사업 성격(구조적·비구조적·사회적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획했

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 성격별 사업 수당 예산을 계산하여 비교함11)

∙ 적극적 대책형과 중장기 대책형은 구조적 대책을 주로 계획한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대책형에서 구조적 대책은 사업 당 9,197.8백만 원이었으며 중장기 대책형에서 

구조적 대책은 사업 당 16,835.5백만 원으로 압도적임

- 특히 중장기 대책형은 사업 수가 많지는 않으나 사업 성격별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높으

며 다른 유형에 비해 도시열섬을 완화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임

∙ 반면에 소극적 대책형은 상대적으로 사업당 예산 비중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구조적 대책은 사업 당 1,724백만 원, 비구조적 대책은 1243.9백만 원, 사회적 대책은 

749.9백만 원임 

∙ 단기적 대책형은 사업 성격 간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남 

- 구조적 대책은 사업 당 1391.8백만 원, 비구조적 대책은 1,043.5백만 원, 사회적 대책

이 사업당 1175.5백만 원임

11) 사업에 따라 구조적·비구조적·사회적 대책이 중복하여 선택되었으며 사업이 중복하여 사업 건수당 예산으로 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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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대책 유형별 사업성격(구조적·비구조적·사회적 대책)별 사업 건수당 예산 

출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n 결과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또는 중장기 대책형은 구조적 대책에 대한 사업이 

주로 계획된 것으로 보임

∙ 구조적 대책 중 단기계획은 주로 범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제시한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음

- 쿨링포그,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조성,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폭염 대비 주거환

경개선 사업, 버스정류장 폭염 차단시설 확충,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 폭염 안심마

을 조성사업 등을 포함함

∙ 구조적 대책 중 중장기 계획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사업이 주로 계획되었으며 도시 숲 

조성, 쿨루프 조성, 공원조성, 녹지 네트워크 조성,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이 있음 

- 지자체에 따라서는 바람길 숲 조성, 도시 숲 조성, 클린로드 시스템, 공원 조성을 단기계

획으로 포함함

n 반면에 소극적 또는 단기대책형은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구조적, 사회적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소극적 대책형은 교육 및 홍보, 협력 및 네트워크 등 사회적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는 것으로 보임

- 고령 근로자 또는 독거노인 집중관리 및 지원대책 추진, 온열 감시체계 운영, 폭염에 의

한 질환 예방관리 방문 사업, 기후변화 적응 행동 요령 홍보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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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대책형은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반영되었으나 적극적 대책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용이 계획됨

- 비구조적 대책은 건강관리 모니터링, 재원투자 및 지원,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등

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독거노인 안전 모니터링, 무더위쉼터 지속 운영 및 민간확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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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평균온도의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다가올 

미래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예방 중심의 단기적·직접적 대응을 넘

어 중장기적·포괄적 대책 마련 매우 중요함

∙ 현행 국가 폭염대책은 다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처별로 사업이 파편화되어 있어 연계를 통

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장기적 관점의 폭염대책 수립이 미흡함

∙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상 폭염 관련 사업도 주로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 분야에 치우쳐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공간 전반의 폭염 

위기 대응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n 지자체의 폭염대책은 건강 부문 관련 사업이 57.8%으로 단기적 대책 중심인 것으로 조사되

었고 중장기 대책인 산림/생태계 부문은 11.1%, 적응/에너지 부문은 3.2%로 나타나 폭염 

적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

∙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목표연도가 지자체마다 달라 중장기적으

로 지역이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과의 목표연도 불일치 개선도 필요

n 폭염대책은 단순히 인적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 부문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에너지, 산림·생

태계, 농·축산, 물관리, 재난관리 등 다분야와 연계된 범분야적 종합정책으로 도시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서는 각 분야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

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타 부처, 타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연계될 수 있는 단일 사업들은 지자

체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단

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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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도시 전반의 기온을 저감할 

수 있는 녹지축 조성, 담수시설 확보 등의 중장기 대책이 지속되어야 함

∙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탄소중

립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으로의 

노출과 그로 인한 영향을 낮춤으로써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전략이 됨

∙ 지역 내 녹지축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국토 전반의 공간

적 연결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함

n 한편 도시와 농촌 또는 대책 유형별 폭염 피해 발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폭염대

책 수립 시 피해 규모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

∙ 지자체별 폭염대책 수립의 특성은 피해 규모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 수나 규모가 결정

되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단기적 대책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줄여야 하나 오히려 중장기적 대책이 중심인 

경우이거나 피해 규모는 크지 않으나 과도하게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발생 

n 또한, 지자체별로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피해 규모나 시급성에

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고, 지역별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폭염

대책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중앙-지방, 광역-지방, 지방-지방 간

의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적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도시나 농촌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여 R&D나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어 재정투자 및 지원 부분이나 교육 및 홍

보 등에 치중하기 쉬우므로 중앙정부나 부처에서 이를 인지하고 중장기 대책을 이끄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 등과 같은 가장 대표적인 폭염 대

비책도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제도적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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